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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초미세먼지 줄이기 
영농 잔재물‧폐기물 집중 수거‧처리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3월 14일 오후 세종시 일대의 영농잔재물* 파쇄 

현장과 영농폐기물 공동 집하장 등에서 영농잔재물과 영농폐기물의 처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 농작물을 수확하고 남은 줄기, 대, 덩굴 등과 과수 잔가지 등

  환경부는 2월 27일부터 연중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가장 높은 3월의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하여 관계부처*와 함께 초미세먼지 총력대응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 국무조정실, 환경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히, 영농활동이 시작되는 시기인 만큼 불법소각으로 인한 초미세먼지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하고, 영농잔재물의  

처리를 위해 파쇄기와 민관 합동 파쇄지원단*을 집중 운영 중에 있다.  

  * 산림 인접지역(100m 이내), 고령층 거주 지역을 대상으로 영농잔재물 파쇄 집중 지원

  이날 환경부는 영농잔재물 파쇄현장 및 영농폐기물 관리현황 등을 점검

하고, 봄철 총력대응기간 동안 영농 잔재물과 파쇄물의 차질 없는 처리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불법소각 등 생물성 연소는 초미세먼지의 

직접 배출원”이라면서, “관계부처와 함께 영농잔재물과 영농폐기물의 집중적인 

수거‧처리를 통해 초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재활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영농잔재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2.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사업.

      3.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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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영농잔재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 개 요

ㅇ (목적) 영농잔재물* 파쇄 지원을 통해 자원순환·산불예방·미세먼지 저감

      * 농작물을 수확하고 남은 줄기, 대, 덩굴 등과 과수 잔가지 등

ㅇ (대상) 전국 139개 시·군

ㅇ (주요 내용) 영농 파쇄기 임대 및 민·관 합동 파쇄지원단 운영

□ 지원 내용

ㅇ (파쇄기 임대) 지역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농기계 등 임대

ㅇ (파쇄지원단 운영) 산림 인접지역(100m 이하) 또는 고령층 거주 

지역 중심 민·관 합동 파쇄지원단* 운영(11~12월, 1~5월 집중운영)

      * 행안부, 농식품부, 산림청, 지자체, 농업인 단체 등

< 파쇄지원단 운영 방식 >

발생 파쇄지원 신청 파쇄 지원 퇴비화

영농잔재물(볏짚·콩대 등) 
발생

→

농민 → 
농업기술센터, 주민센터, 

읍면사무소 등
→

파쇄지원단
→ 농가·마을

→
파쇄물 퇴비화

(자원순환)

(참고) 영농잔재물 파쇄지원 현장

파쇄지원 현장 잔가지 파쇄기(농기계)



붙임 2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사업

□ 개 요

ㅇ (목적)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를 통한 ①재활용 촉진 및 ②불법소각·

산불발생 예방

ㅇ (체계) 공동 집하장 폐기물 배출(농민) → 운반·수거(민간 사업자)

→ 중간 집하(환경공단) → 처리(재활용업체·소각업체)

ㅇ (지원) 영농 폐비닐 수거보상비(40원～230원/㎏, 평균 100원/kg) 및 

폐농약용기 수거보상비(용기 100원/개, 봉지 80원/개) 지원

□ 공동 집하장 현황

ㅇ (목적) 마을단위 영농폐기물 공동 집하장 설치를 지원하여 주민의 

배출 편의 및 수거 효율성 제고

ㅇ (내용) 농·어촌 지역 영농 폐비닐을 안정적으로 수집·보관하기 위한 시설

ㅇ (현황) 10,159개소(’23.12월 기준), 1.3만개소 확대 목표(~’26년)

(참고) 영농폐기물 공동 집하장

상부 개방형 콘테이너 방식 울타리 메쉬 방식



붙임 3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


